
2021. 12. 15.

 2021-23호

AI TREND
WATCH

AI행정에 관한 법제 동향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진성만 선임연구원



AI행정에 관한 법제 동향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진성만 선임연구원 (visionjsm@stepi.re.kr)

  논의배경

◈	 �전세계는 COVID-19로 인한 펜데믹으로 비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 

및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강조1)

	  ▶ �일본은 “행정의 디지털화 지연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데이터의 축적·공유·분석을 기반으로 끊

임없는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향한 개혁의 기본방침(デジ
タ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改革の基本方針)을 발표2)하였고, 영국, 캐나다 등 28개국은 인공지

능 전략에 공공부문 혁신을 포함하였고, 우리나라는 관련 로드맵3) 및 전략서4) 마련

◈	 �우리나라의 경우, 21년 전자정부 시스템 고도화에 645억 투입하였으며5),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지능형 공공서비스(이하, ‘AI행정’으로 인용)를 대폭 확대 하는 중6)

	  ▶ �챗봇서비스(김포시 독거노인 생활행동 패턴 분석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법무부 버비, 

대구시 뚜봇 등), 국민비서 삐삐*, 공항범죄 테러 위험인물 및 위험물 식별 추적시스템 등

* �국민이 익숙한 민간채널(카카오톡·네이버앱 등)에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받고, 과태료 등의 

납부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	 �AI행정은 컴퓨터 추첨을 통한 학교배정, 주차료 부과, 공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과속단속 등에서 

자동화된 행정 결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다만, 교통신호, 시험채점, 세금결정 등 고도화된 행정 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 

결정의 안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활용성 확대에 대한 제약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 (예시) 영국의 AI에 의한 흑인차별 학점부여 사례7) 등

1) 국회입법조사처, 일본 국회 ICT 활용 논의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786호, 2020. 12.

2) �内閣官房IT総合戦略室·デジタル改革関連法案準備室·総務省自治行政局, デジタル改革関連法案につい
て, 2021. 3.

3)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2020. 12. 24

4) 관계부처 합동,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2021. 5. 13.

5) 지디넷, “행안부, 올해 전자정부 시스템 고도화에 645억 투입”, 2021. 1. 20. 

6) �조상명, 정부혁신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2021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행정포커스 Vol. 151, 2021. 

27면.

7) 주간경향, “‘인공지능의 행정행위’ 인정될까”,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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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이에 이 글은 AI행정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AI행정의 의의와 법적 쟁점 및 논의의 필요성

◈	 �(AI행정의 의의) AI행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행정행위”를 의미

	  ▶ �AI행정은 행정의 합리성·효율성 향상, 비용 최소화, 서비스 만족도 개선 등을 위해 주로 단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정을 중심으로 적용 분야의 확대 가능성이 높음8) 

	  ▶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하여, AI행정은 다소 보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 

- 민간 부문과 달리 공공 부문은 AI에 의한 기술적 위험에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AI에 의한 

행정결정의 신뢰성 및 수용성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9)

 	  ▶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향상되게 되면 AI행정의 적용 분야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10) 

◈	 �(법적 쟁점) “자동화된 행정행위”로서 AI행정의 도입 및 활용 가능성을 둘러싼 개념, 절차, 요건 

등의 확장 가능성 

	  ▶ �“자동화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학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정의가 이루어져 온 상황

- (자동화된 행정결정) 동일 또는 동종의 행정작용이 자동화된 기계 장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11)

- (행정의 자동결정)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당해 행정을 자동적으로 결정12)

- (자동적 행정행위) 데이터처리부터 최종 결정까지 전체 결정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행정자동절차에 의해 내려진 결정13)

	  ▶ �기존 논의를 통한 AI행정은 공공시설의 사용료 결정(컴퓨터 추첨을 통한 학교배정, 주차료 등), 

단순 행정 자동화 결정(과속단속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온 상황

8) �한명성, 정부의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사용 의향 분석: 공공가치와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21 No. 8, 2021, 390면.

9) 한명성, 앞의 논문, 391면.

10) 김도승,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1호, 2019, 111면.

11)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2016, 261면.

12)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9, 346면

13)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법문사, 2018, 245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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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의 필요성) AI행정의 도입 분야 확대를 위한 개념적·요건적 기준의 법해석적 확장성 검토

	  ▶ �특히, 기존의 논의만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강한 수준의 AI행정*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화된 행정행위”의 개념적·요건적 한계와 개선사항 발굴이 필요함

* �인공지능은 기술 수준에 따라 약인공지능(Weak AI)과 강인공지능(Strong AI)으로 구분되는데,14) 공공 

부문에서의 강한 수준의 AI행정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나 영향이 기존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경우를 의미 

(예시) 첨단수사 AI(일본), 로봇판사(에스토니아) 등

2. 국내동향

◈	 ��(행정기본법상 자동화된 행정행위)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행정행위의 처분성을 인정15)

	 ▶ ��(제정취지) 현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행정영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처분을 허용하고 자동적 처분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동적 처분의 허용·제외대상·한계 등

	  ▶ �(자동적 처분의 허용) 동 조문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처분이 발령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됨

※ (허용 분야 예시) 교통신호, 시험채점, 세금결정 등

	  ▶ �(제외대상)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되므로, 행정보조수단으로서 ‘처분 과정의 

일부 자동화’ 또는 시스템에 의해 처분의 내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의사적 개입이 

있는 경우 등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자동적 처분의 한계) 동 조문에 따른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처분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

- 처분의 특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 자동적 처분이 도입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도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조 단서에서 행정청(인간)의 재량적 판단(의사결정)이 필요한 처분은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기속행위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는 

14) 양현채 외, 과학기술 행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 2면.

15) 이하의 내용은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2021, 80-83면을 요약·정리하였음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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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있음을 의미함 

◈	 �자동적 처분 입법 시의 고려사항

	  ▶ �(개별 특수성) 자동적 처분 과정에서 개별 특수성이 조사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개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전자신청서에 별도 기재란 마련 등)을 마련

	  ▶ �(특례 근거)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한 특례 또는 대체 방안을 마련 필요16)

	  ▶ �(재량행위에 대한 자동적 처분 허용 가능성) 제20조 단서는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원칙)

- 다만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성격으로 인해 개별 법률에서는 처분청에 재량이 있어도 

자동적 처분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 가능

- 이를 근거로 재량행위에 대한 자동적 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면밀한 법리적 검토 

필요

3. 해외동향

(1) 독  일

◈	 �(연방행정절차법의 개정) 독일은 최근 연방행정절차법의 개정을 통해 완전 자동화된 행정행위의 

법적근거 마련17)

◈	 �전자동화 행정행위 제도적·기능적 도입목적 

	  ▶ �1970년대부터 전자적 행정행위를 필두로 하여 자동화된 행정행위에 대한 논의를 계속 

발전시켜 왔음18)

	  ▶ �독일에서 전자동화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어 왔음

- 첫째, 행정행위 발령 시 자동화 설비의 투입(Einsatz automatischer Einrichtungen beim 

Erlass von Verwaltungsakten)을 통한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및 행정비용 절감

- 둘째, 독일 내 행정절차법제의 통일성 있는 발전 추구

- 셋째, 행정실무에서의 효율적인 인력분배 및 사안별 심사강도의 차별화 등

16) 채향석·하명호,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제60호, 2021, 30면.

17) 최승필, 공행정에서 AI활용과 행정법적 쟁점, 공법연구 제49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20, 212면.

18) 박종수 외,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제처, 2020,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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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연방행정절차법 규정은 전자동화 설비에 의한 행정행위(전자동화 행정행위)의 발령 및 

그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규범적 불명확성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입법적으로 해소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19)

◈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개념

	  ▶ �(전자동화 행정행위) 독일은 과세절차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Besteuerungsverfahrens, 이하 과세절차현대화법) 제20조에 의해 ‘행정행위의 

전자동적 발령’을 내용으로 하는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신설20)

- 2017년 1월 1일부터 전자동적 행정행위 및 전자동적 행정절차(완전행정자동절차)의 법제

도가 시행되고 있음21)

- 전자동적 행정행위는 공무원의 의사적 행위(Willenst tigung) 매개로 하지 않고 발령되는 

행정행위, 즉 전자동화 행정행위(vollst ndig automatisierter Verwaltungsakt)를 명시적

으로 허용한 것을 의미22)

자료 :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후 독일 행정절차법제 논의의 전개 양상,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8, 
484-485면.

◈	 �유사개념과의 구분 

	  ▶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는 행정행위가 ‘완전히 자동화된 설비에 의해(vollst ndig durch 

automatische Einrichtungen)’ 발령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장치를 이용한 

19) �이재훈a,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2017, 150면.

20) �동법은 과세절차를 현대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직적 법적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와 관련된 

일반법인 연방행정절차법의 개정사항도 담고 있다. 과세절차 현대화법에서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사항은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20조는 총 4가지 각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연방 행정절차법에 대한 4가지 

개정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20조 제3호에 따르면, 기존 연방 행정절차법 제35조 뒤에 제35a가 삽입된다. 

이재훈,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독일 연방 행정절차법의 최근 동향, 법제이슈브리프 vol.21, 한국법제연구원, 2017, 

3면.

21)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조 제66권 제3호, 2017, 148면.

22) �이재훈b,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후 독일 행정절차법제 논의의 전개 양상,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8, 

483면.

ä

ä

§ 35a Vollst ndig automatisierter Erlass eines Verwaltungsaktes
Ein Verwaltungsakt kann vollst ndig durch automatische Einrichtungen erlassen werden, 
sofern dies durch Rechtsvorschrift zugelassen ist und weder ein Ermessen noch ein 
Beurteilungsspielraum besteht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전자동화 된 행정행위의 발령) 법령에 의해 허용되고 재량 또는 판단 여
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정행위는 완전히 자동화된 설비에 의해 발령될 수 있다.

ä
ä

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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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장치를 이용한 행정행위에 전자동화 행정행위가 그대로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동화 행정행위는 완전히 자동화된 행정절차에서, 자동장치를 이용한 행정행위는 부분적 

행정 자동절차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견해가 있음24) 

◈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도입의 한계

	  ▶ �전자동화 행정행위는 판단 여지와 재량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전자동화 

행정행위의 확장성 및 규정 해석상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

	  ▶ �적용분야의 한계

- 독일에서 판단 여지와 재량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동화 행정행위를 인정하는 사유에 

관해 ⅰ) 현재의 ICT 기술 수준에서는 아직 전자동화 설비를 통해 사실관계와 관련된 

개별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과, ⅱ) 특정 행정행위의 법률 요건상의 

구성요건이 불확정적인 개념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재량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전자동화 

행정행위가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25)

	  ▶ �확장성의 한계

-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a조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구체적인 행정 영역에서 전자동화 

행정행위가 운용될 수 있을지 그 적용 여부를 규명하기 어려움26)

	  ▶ �규정 해석상의 한계

- 전자동화 설비에 의한 행정행위의 발령은 법령(Rechtsvorschrift)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 

가능27)

- 여기서 법령(Rechtsvorschrift)의 범위에 관하여 법규명령(Rechtsverordnung), 

자치법규(Satzung),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됨

- 이에 관하여 법규명령(Rechtsverordnung), 자치법규(Satzung)에 의한 전자동화 행정행위 

허용되지만,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28)

23) �자동장치를 이용한 행정행위(Verwaltungsakt mit Hilfe automatischer Einrichtungen)는 제정 

행정절차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행정행위의 유형으로서 ‘자동화 설비의 도움으로’(mit Hilfe automatischer 

Einrichtungen), ‘보조 장치로서’(als Hilfsmittel)라는 문구를 수식, 지원·보조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나, 

전자동화 행정행위는 주무 행정청 소속 담당자의 개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장치를 이용한 

행정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이재훈b, 앞의 논문, 160면.

24) 김중권, 앞의 논문, 154면.

25) 이재훈a, 앞의 논문, 167면.

26) 이재훈a, 앞의 논문, 169면.　

27) 이재훈a, 앞의 논문, 163면.

28) Thorsten Siegel, Automatisierung des Verwaltungsverfahrens, DVBl. 2017, S. 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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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

◈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의 의의

	  ▶ �미국의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은 독일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적 처분에 

관한 논의보다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적용 가능성과 절차적 문제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양상29)

	  ▶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은 행정청의 “의사결정, 집행, 상호작용 등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이 

활용되는 행위를 의미함30)

◈	 �뉴욕시 행정법전의 자동행정결정

	  ▶ �뉴욕시 행정법전은 알고리즘을 통한 행정행위 또는 의사결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31) 

	  ▶ �(대상) 뉴욕행정법전 제23절 5장(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Title 23 Chapter 

5) 제50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특정인에 대한 서비스, 벌칙부과, 경찰작용 행사 등을 위해 

자동행정결정이 가능32)

29) �김재선,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Vol.45 No.3, 2021, 83면.

30) 김재선, 앞의 논문, 83면.

31) �미국 연방법에서는 독일이나 우리나라처럼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비교적 최근인 2021년 7월 미 의회는 행정청과 기업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연방 안전한 데이터 법안(Safe 

Data Act)”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알고리즘을 통한 행정행위 또는 의사결정에 대한 연방법 마련을 논의 

중이다. 김재선, 앞의 논문, 93면.

32) 김재선, 앞의 논문, 95면.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23-501 Definitions.
As used in this chapter: (중략)
d. "Determination" means any final decision made by an agency with respect to a pers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 eligibility for services or benefits;
      (2) issuing a permit;
      (3) registration, certification and licensing; and
      (4) liability for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이하생략)

뉴욕시 행정법전 제23절 제5장 제501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d. “결정”은 개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린 최종 결정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단, 이에 국한하지 
않음). 
      (1) 서비스 또는 보조금의 수급자격
      (2) 허가증 발급
      (3) 등록, 인증 및 면허
      (4) 민형사 처벌에 대한 책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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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시 행정법전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알고리즘 등에 의한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즉, 자동행정결정이 가능

	  ▶ �이에 제502조 공공데이터셋의 접근가능성(public data sets availability)에서 자동행정결정

의 전제가 되는 데이터 관리 절차와 행정청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동법 제502조에 따르면 자동행정결정은 공공데이터셋은 자동화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의무를 규정

자료 : �김재선,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Vol.45 No.3, 2021, 95면.

◈	 �자동행정결정 도입의 한계

	  ▶ �동법 제504조 데이터 공개 정책(Open data legal policy)에서는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행정청

의 면책을 규정

- 동법 제504조에 따르면 뉴욕시는 자동행정결정에 대하여 완전성, 정확성, 특정 목적을 위한 

사용가능성 등을 보증하지 못하며 어떠한 보증도 암시하거나 유추할 수 없도록 규정  

-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된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등에 대하여 책임회피를 규정하고 있음

자료 : �김재선,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미국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Vol.45 No.3, 2021, 96면.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23-502 Public data set availability.
b. Such public data sets shall be made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technical standards 
published by the department pursuant to section 23-505 of this chapter and shall be in a 
format that permits automated processing and shall make use of appropriate technology to 
notify the public of all updates. (이하 생략) 

뉴욕시 행정법전 제23절 제5장 제502조 공공데이터셋 접근가능성
b. 데이터셋은 법 제505조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동화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모든 
업데이트 상황을 공개하는데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23-504 Open data legal policy.
a. Public data sets made available on the web portal are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The city does not warranty the completeness, accuracy, content or fitness for any particular 
purpose or use of any public data set made available on the web portal, nor are any such 
warranties to be implied or inferred with respect to the public data sets furnished therein.
b. The city is not liable for any deficiencies in the completeness, accuracy, content or fitness 
for any particular purpose or use of any public data set, or application utilizing such data set, 
provided by any third party. (이하생략)

뉴욕시 행정법전 제23절 제5장 제504조 데이터 공개정책
a. 공공 데이터셋은 웹포털에 정보공개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뉴욕시는 완전성, 정확성, 특정 목적
을 위한 사용가능성 등을 보증하지 못하며 어떠한 보증도 암시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
b. 뉴욕시는 공개된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특정 목적을 위한 사용가능성, 제3자에 의하여 제공된 데이
터셋의 활용가능성 등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 (이하생략)



9

A
I행

정
에

 관
한

 법
제

 동
향

과
 시

사
점

	  ▶ �공개된 데이터를 자동행정결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33)

(3)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AI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지침(‘20.4)’ 발표 

	  ▶ �투명성, 책임성, 적법성, 절차적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알고리즘의 영향을 

평가, 오류를 최소화하고 자동화된 결정의 근거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규정

	  ▶ �다만 해당 지침에 의한 행정기관의 자동화된 결정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 또는 중간 결정 

정도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됨34)

- 즉, 본 지침은 데이터 및 알고리즘 영향평가, 품질보증,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행정 공무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본 

규정에 따른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공개 절차와 의무가 발생됨

33) 김재선, 앞의 논문, 97면.

34) �Statistics Canada, Responsible use of automated decision systems in the federal government, 

2021.12.01. 

Directive on Automated Decision-Making
4. Objectives and Expected Results
4.1 �The objective of this Directive is to ensure that Automated Decision Systems are deployed 

in a manner that reduces risks to Canadians and federal institutions, and leads to more 
efficient, accurate, consistent, and interpretable decisions made pursuant to Canadian law.

4.2 The expected results of this Directive are as follows:
4.2.1 �Decisions made by federal government departments are data-driven, responsible, and 

comply with procedural fairness and due process requirements.
4.2.2 �Impacts of algorithms on administrative decisions are assessed and negative outcomes 

are reduced, when encountered.
4.2.3 �Data and information on the use of Automated Decision Systems in federal institutions 

ar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where appropriate.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지침
4. 목표 및 기대효과
4.1 �이 지침은 캐나다와 연방기관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캐나다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4.2 이 지침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4.2.1 �연방정부기관이 내리는 데이터 기반 결정은 책임성, 절차적 공정성, 적법절차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4.2.2 알고리즘이 행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켜야 한다.
4.2.3 �연방기관에서의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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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도입이 가능한 행정 영역에 대한 지침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추세

	  ▶ �독일은 연방행정절차법의 개정을 통해 완전 자동화된 행정행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행정기본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통한 행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음

	  ▶ ��미국 연방법에서는 독일이나 우리나라처럼 자동행정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뉴욕시 행정법전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한 행정행위 또는 의사결정이 가능함을 규정

	  ▶ �캐나다는 최근 행정기관의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지침 발표하고, 행정결정의 보조 수단으로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국내의 경우,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자동화된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 

	  ▶ �다만 독일과 유사한 방식인 입법적으로 AI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에 의한 한계 

역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 기속행위에 적용이 가능하고 예외적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여 취급할지, 어떠한 형태로 자동

적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개별법에서의 근거입법 마련 등에 관한 논의의 구체화가 요

청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해, AI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규

정 마련 필요 

※ �미국은 자동행정결정의 전제가 되는 데이터 관리 절차와 행정청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음

◈	 �향후 정부가 AI행정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AI행정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고민이 필요

	  ▶ �AI행정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한지, 행정행위의 근거와 해석이 적절하고 

정당한지 등 행정행위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AI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AI행정의 처리 또한 개인정보 처리의 일환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주체 권리로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처리반대권 등의 보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 �캐나다는 관련 지침을 통해 데이터 및 알고리즘 영향평가 등을 도입하여 공공 부문에서 활용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 확보 및 위험성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음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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